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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소버린 대응 의견조율 분주
11월5일 임시주총 여부 결정 … 소액주주는 이사회 공개질의서 반박

최근 소버린자산운용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SK의 이사 자격에 대한 정관변경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

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임시이사회가 11월5일 열린다.

SK에 따르면, 이사회는 11월5일 오후 4시 임시회의를 개최해 소버린측이 10월25일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개

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버린은 기소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이사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형사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이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기소된 이사는 형의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SK의 사외이사 7명 전원은 2일 공개질의서를 보내 “주주가 요청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실질

적으로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돼 부결됐던 정관변경 개정안건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된다”며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청에 대한 이유 설명을 요구하는 등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임시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가 거부되면 소버린측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내는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가 수용되면 60일 안에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며,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주주

총회 참석 주주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편, SK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들의 공개질의를 비난하며 소버린의 임시주주총회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

하고 나서 주목된다.

SK 소액주주 470여명으로 구성된 SK 소액주주회는 11월4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 주주의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고 신성한 것이며, 회사와 이사회는 주주들의 적법한 요구에 신의성실로써 응할 의무가 

있다”며 “자본의 국적을 핑계 삼아 배척하고 왜곡시키는 행위는 국익에 결코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적법한 주주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기습적인 공개질의 형식으로 반박하는 이사회의 행위는 명백한 월권

행위이며, 주주의 기본 권리를 무시하던 구태를 답습한 경솔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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